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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낡은 산업안전보건법 온전히 전면 개정하라”

 노동과세계 변백선  승인 2018.12.26 14:19

민주노총,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앞 필리버스터 돌입

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며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는 김명환 민주노총 위원장. ⓒ 노동과

세계 변백선

고 김용균 노동자 시민대책위원회는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는 필리버스터에 돌입했다.

국회 환경노동위원회가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안을 심의하기 위해 26일 오전 고용노동소위원회를 개회한 가운데 대책위는 김명환 민

주노총 위원장의 필리버스터를 시작으로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했다.

김명환 민주노총 위원장은 “현행 산안법의 원청 책임은 사업주간 협의체, 합동점검, 안전교육 지원 등 제한적인 책임만 규정하고 있

다”며 “원청이 안전조치를 직접 취해야 하는 원·하청 공동의무는 동일 사업장, 도급계약, 22개 위험장소로 한정되어 있어 구의역참사

도 태안화력도 적용되지 않는다”고 꼬집었다.

이어 “법 위반 시 원청이 하청보다 처벌이 낮고, 산재사망에 대한 처벌에서 원청의 법 위반에 대한 조항이 없다”고 덧붙였다.

그러면서 “위험의 외주화를 금지하는 법안이 18대, 19대 국회에 발의됐지만, 단 한번의 심의도 없이 폐기됐다”며 “노동자, 시민의 생

명과 안전에 대해 국회와 정부가 무엇을 해왔는지 묻지 않을 수 없다”고 말했다.

김 위원장은  “더 이상 지체할 수 없다. 위험의 외주화를 금지하는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안이 이번에는 국회에서 통과되어야 한

다”며 “제2의 구의역 김군, 제2의 태안화력 김용균을 막기 위해서는 위험 작업의 도급금지 범위를 확대해야 하고, 국무회의에서 누락

된 중대재해 발생 시 처벌의 하한형 도입을 추가해 기업처벌을 강화해야 한다”고 강조했다.

김명환 위원장을 이어 이상진 민주노총 부위원장, 봉혜영 민주노총 부위원장, 최준식 공공운수노조 위원장 등이 산업안전보건법 전

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했다. 이어 청년전태일, 노동건강연대, 한국진보연대 등 시민사회단체에서도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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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 필리버스터가 끝나는 오후 3시부터는 국회 앞에서 △故 김용균 노동자 사망사고 진상규명과 책임자 처벌 △위험의 외주화 금

지 △산안법 전면 개정과 중대재해기업처벌법 즉각 제정을 촉구하는 결의대회가 열린다.

26일 13시 현재 국회는 환경노동위원회 고용노동소위원회를 열고 해당 법안을 심의하고 있다. 고 김용균 씨 유가족은 고용노동소위

원회 앞 복도에서 대기 중이다. 고 김용균 씨 유가족은 지난 24일 국회를 찾아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호소한 바 있다.

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며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는 이상진 민주노총 부위원장. ⓒ 노동

과세계 변백선

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며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는 봉혜영 민주노총 부위원장. ⓒ 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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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며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

는 김경자 민주노총 수석부위원장. ⓒ 노동과세계 변백선

민주노총이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안 통과를 촉구하며 필리버스터를 진행하고 있다. ⓒ 노동과세계 변백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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